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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은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관계는 중첩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네트워크

에 의해 규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으로 양자 FTA를 사실상의 다자주의 레짐으로 
바꾸는 일종의 양자적 다자주의(bilateral multilateralism)를 제시한다. 1990년대 경제적 기적과 신화를 
차례로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2010년대 들어 ‘아시아의 세기’라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World 
Bank 1993; Krugman 1994; Bhagwati 1998; Kohli 2011; Bowring 2011). 국제정치 무대에서 아시아의 
귀환은 행위자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가시화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협력은 향후 아
시아 무역질서의 향배를 결정할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다자주의 무역질서 하에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입각하여 글로벌 공장으

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럽이나 북미 등과는 다르게 역내 무역관계를 포괄적으로 규
율하는 다자제도를 수립하지 못하고, 대신 중첩적인 양자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관리해왔다. 한마디로 
양자주의는 아시아 무역질서와 각국의 통상 정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상했다(Heydon and 
Woolcock 2009).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시아 무역정치에도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한층 증폭되었다. 그동안 아시아의 FTA 무대에서 주인공은 중국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중
국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추진했

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 FTA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적어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아시아에 대한 간여정

책의 일환으로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
렇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서진(西進)정책은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TPP협정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장차 다른 무역협정의 본보기(benchmark)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아태지역의 통합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기반(platform)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

다(Clinton 2011).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FTA 게임의 중심에 놓여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서명

된 지 5년만인 2012년 3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미국은 이미 호주(2005), 칠레(2006), 싱가포르(2004)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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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국가와 FTA를 체결(발효)했으나, 동아시아 3대 경제 중 처음으로 한국과 양자 FTA를 최종 성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의 전단계로서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쳤으며 2010년 
9월 정부 차원에서 국장급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2월 한-중 FTA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국내절차를 개시했다.1 한중 양국은 한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자 FTA 협상도 점차 가시화되었다. 3국은 2010년 5월 시작된 산·관

·학 FTA 공동연구가 2012년 3월 30일 종료했으며, 2012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 중국, 일본은 2012년 3월 21일 투자 자
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교섭 5년 만에 
전격 타결함으로써 3자 FTA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 게임은 지역 다자제도의 형성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자 
FTA를 중심으로 속도감을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경쟁, 그리고 한중일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FTA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임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분배하는 국내 경제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기존의 양자 FTA가 
사실상의 다자 무역레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소위 ‘양자적 다자주의’를 주문하고자 한다. 양
자적 다자주의는 무역 거버넌스 아키텍처가 형식상으로는 양자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다자

주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II장은 FTA를 중심으로 짜여진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를 조명한다. 

III장은 FTA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사회연결망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구조를 밝힌다. 이어 IV장은 한국의 FTA 전략으로서 양자적 다자주의의 필요성과 내용을 밝
힌다. V장은 본 연구를 요약하고 양자적 다자주의의 한계점을 논함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II. 전환기의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 
 

전후 아시아 무역질서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자주의의 실패와 양자주의의 부상으로 요약

될 수 있다. 2010년대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관계는 양자주의에 의해 규율될 전망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양자 FTA 대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수준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와 함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다자주의를 지향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0). 이미 1960년

대 후반부터 일본의 주도로 아시아의 다자 무역협정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일본 경제학자인 
기요시 고지마(小島清)는 1966년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cific Free Trade Area: PAFTA)의 창설을 제
안했다. 이 구상은 훗날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PECC)와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프로세스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 
받았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PAFTA는 아태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으며 유럽통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성과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과 호주는 1967년에 태평양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omic Committee: PBEC)를 만들었

는데, 양국 간 상업적 협력체로서 제도화의 정도가 떨어지는 민간 경제협력체의 성격을 띠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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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중 양자관계가 중요해지고 중국이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자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잦아들었다(Kojima 1971; Deng 1997). 그러다가 1980년 당시 일본 오히라 수상(大
平 正芳)과 호주 프레이저(Malcolm Fraser) 수상의 제안으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수립되어 
지역협력의 에너지를 회복했다. PECC는 정부, 재계, 학계 간 3자 포럼으로 정보 교환과 소통을 통해 무역

과 개발 이슈에 관한 태평양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에 앞서 1967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아세안

(ASEAN)이 출범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출범 초기 컨센서스 중심의 정치안보 공동체로 인식되었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76년 발리 정상회의에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을 도입했지만, 대상 상품의 범위가 좁고 회원국의 이행의지가 약하여 역내무역

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 이후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 AFTA)을 체결하

여 향후 15년 이내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 아세안 역내관세율을 
0.5퍼센트로 인하하는 동시에 각 회원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로 철폐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다자 무역레짐을 향한 노력은 1989년 APEC의 수립으로 가시화되

었다. 1993년 미국에서 개최된 1차 APEC 정상회의는 단일시장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

고,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설정한 
‘보고르 목표’를 채택했다. 1단계로 APEC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의 경
우 201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

르, 필리핀, 멕시코 등 나머지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에 동참토록 한다는 데에 합의했

다. 이후 연례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각종 행동계획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APEC은 여전히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APEC 2011).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 무역협정의 공백은 양자 FTA에 의해 채워졌다. [그림 1]과 같이 아시아 국가

들은 2011년 현재 250개의 FTA를 이미 체결했거나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FTA의 
태반은 양자 협정인데, 1990년 3개에서 170여개로 급증, 전체 FTA의 6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양자주의는 역내 다자주의 틀인 APEC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의 지역

주의가 확산되는데 대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 아시아 밖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 미국, 일부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양자 FTA 확산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1992년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제외하면 2000년 이전에 양자 혹은 
복수국간(plurilateral)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도 여전히 다자주의를 지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
velopment: OECD) 회원국 중 양자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WTO 협상

이 지체되고 APEC이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1999년 칠레 
FTA 협상을 개시했고, 일본과도 준정부간 수준에서 FTA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싱가포르가 FTA 카
드를 제시했을 때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2년 서명했다. 이어서 북미자유무

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역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FTA 
협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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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Database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01년 11월에 아세안에게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이후 양자주

의의 파고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2003년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으로 태국을 필두로 한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게 농산물 무역을 개방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2004년

과 2007년에 각각 체결했다. 중국의 대 아세안 FTA 제안이 두 달이 채 안되어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수
상이 아세안을 방문하여 FTA를 포함하는 일-아세안 포괄경제협정을 제안했다. 일본은 2002년에 먼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접근하여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을 포괄하는 양자 FTA를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FTA들이 선례로 축적됨으로써 장차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 무역협정의 
디딤돌이 되길 원했다. 2005년 중반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타결한 뒤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체결한 양자 FTA는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부문보다는 투자와 서
비스 영역에서 더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2004년 말 아세안에 접근하여 2006년 중반에 FTA에 서명했다.2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렸고 2007년 3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뿐만 아니라 호
주,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광범위한 무역 상대국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도 전후 다자적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창설자이자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으로 양자 및 지역차원의 FTA가 확산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2001년 국제무역입법아젠다(International Trade Legislative Agenda)
는 “현재 세계에 130여개의 특혜무역협정(PTA)이 있지만,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졸릭(Robert Zoellick) USTR 대사도 서반구에 30개의 FTA가 있지만 미국은 단지 한 개의 
FTA에만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2001년까지 3개의 FTA(이스라엘, 캐나다, NAFTA)를 체결

했으나, 이후 호주, 바레인, 오만, 요르단,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5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싱가폴(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관세동맹(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

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했다. 또한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중동자유무역지대구상(Middle East Free 
Trade Area Initiative), 아세안 국가와는 아세안행동계획(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추진하고 

[그림 1] 아시아 F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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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미국의 적극성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말기부터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에 본

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손열 2011, 39-65). TPP는 2002년 10월 싱가포르·뉴질

랜드·칠레 등 소위 태평양 3개국(Pacific Three: P3) 국가를 중심으로 출발, 2006년 브루나이가 참여하

는 4개국 간 자유무역협정(P4)으로 확대되었다. P4는 아시아, 태평양, 남미를 잇는 최초의 다자 자유무역

협정이다(Lewis 2011, 27-52).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8년 9월22일 수잔 슈워브(Susan Schwab) 명의

로 P4 회원국을 상대로 한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3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
월14일 일본 산토리(Suntory Hall) 연설을 통해 TPP 협상 참여의사를 재확인하고 TPP를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Obama 2009).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 세기’를 떠받치는 6개 기둥 중 하나로 TPP와 APEC 
같은 다자 지역제도에의 참여를 꼽았다(Clinton 2011). 

요컨대,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는 다자협정 대신에 점차 양자 FTA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이뤄져 왔다. 
아세안은 아시아 FTA의 중심 무대를 유지하고 지역통합의 표준 설정자로 남기 위해 여러 국가들에게 
FTA를 제안했다. 중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아세안에 대해 적극

적인 FTA 공세를 펼쳤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고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

로 FTA 외교에 가담했다. 미국도 아시아 FTA 정치에 대해 더 이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귀환을 재촉했다. 
 
 
 
 
III.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구조 
 
이 장에서는 아시아 무역관계가 양자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김치욱 
2012, 161-190). FTA 네트워크의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의 영향력이 전체 FTA 네트워크 속
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rewal 2008).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의 전반

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네트워크의 구도와 밀도, 네트워크 속에서 각 행위자의 위치권력을 의미하는 클러

스터 계수, 구조공백, 중심성,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 형성된 또 다른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하부구조 등을 
검토한다. 분석대상은 2011년 현재 아태지역 국가들의 FTA다. 표본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아시아의 대표

적인 경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48개 역내 회원국과 APEC의 21개 
회원국 등 총 53개국이다. FTA의 진행 단계에 따라 두 종류의 표본을 구성했는데, 이미 서명된 FTA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A)과 협상·연구 중인 FTA까지 포괄하는 표본(B)이다.4 이처럼 상이한 표본을 만드

는 이유는 2010년대 아시아 FTA 정치에서 주요 국가의 상대적 지위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선점해온 아시아의 통합 노력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가담했다. 
미국의 대 아시아 FTA 정책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TPP는 아직 협상 단계에 있으며, 아시아 FTA 정
치의 윤곽은 TPP의 진행과정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따라서 TPP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2010년대 아시

아 FTA 게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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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시아 FTA 네트워크 I 

 

[그림 2]는 이미 체결된 FTA만을 고려한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도(configuration)를 
보여준다. 전체 53개국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52개국이 FTA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으로 비교적 뚜렷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 부분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이 포함된 북미 네트워크, 러
시아와 구소련 국가들로 이뤄진 중앙아시아 네트워크, 인도양 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서남아시아 네트워

크, 그리고 남태평양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각 권역을 연결해주는 매개 국가도 식별해 낼 수 있
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이어준다. 중앙아시아 네트워크는 그루지아와 파키스

탄을 매개로 외부에 연결돼 있다. 인도의 경우 동아시아 권역과 서남아시아 권역을 매개하고 있다. 
[그림 3]은 TPP 등 현재 협상중인 FTA를 포함할 경우의 네트워크 구도를 나타낸다. 우선 [그림 2]에 

비해서 지역적인 권역이 약화되었다.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네트워크 서로 중첩되는 모
습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네트워크 간 중첩성은 미국의 위치가 중국

과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TPP 협상에 임하고 있는 
국가를 별도로 표시하면 중국 FTA 네트워크와 미국 FTA 네트워크가 서로 겹치게 되어 두 네트워크 간에 
경쟁이 진행될 것임 짐작하게 한다. 미국 네트워크가 미주대륙과 남태평양을 배후지로 하면서 동아시아

로 서진하고 있는 형세다. FTA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협상·연구 중인 FTA까지 감안할 경우 22퍼

센트에서 26퍼센트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전체 53개 표본 국가 간의 맺어질 수 있는 FTA의 
최대 4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연결 고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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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시아 FTA 네트워크 II 

 
이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네트워크 내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자. 네트워크 속에서 각 노드가 이웃 노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 
클러스터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를 보면6, 아시아 FTA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표본B의 클러스터 
정도가 당초 0.789에서 0.768로 작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를 나타낸 [그림 2]와 
[그림 3]에서 각 권역이 서로 융합되고 있는 모습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최대의 패자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클러스터 계수는 표본A의 0.547로부터 
표본B의 0.508로 감소한다. 반면, 미국(0.286 → 0.468), 일본(0.571 → 0.716), 한국(0.575 → 0.587)의 
응집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TPP와 다른 FTA 협상들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의 네트워크 응집도는 증가하지만, 중국의 응집도는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지표 

표본 지표 전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A 

클러스터 계수 0.789 0.286 0.547 0.571 0.575 
구조공백 지수 - 6.0 9.6 7.0 8.2 

중심성 

연결

집 
중 
도 

27.4 퍼센트 8.0 20.0 15.0 18.0 
근접

(도달률) - 
163 

(0.71) 
149 

(0.73) 
170 

(0.54) 
164 

(0.60) 

매개 28.1 퍼센트 89.7 98.1 80.7 42.9 

B 

클러스터 계수 0.768 0.468 0.508 0.716 0.587 
구조공백 지수 - 12.6 15.4 7.7 12.1 

중심성 

연결

집 
중 
도 

30.7 퍼센트 14.0 24.0 17.5 21.5 
근접

(도달률) 41.3 퍼센트
86 

(0.96) 
78 

(0.96) 
87 

(0.94) 
81 

(0.96) 

매개 18.5 퍼센트 72.7 94.3 20.6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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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유효 크기(effective size of network)로 측정한 구조공백(structural hole) 지수의 경우,7 
4개국 모두 표본B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중국 FTA 네트워크의 유효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기의 증가폭은 미국(+6.6)이 중국(+5.8), 한국(+3.9), 일본(+0.7)을 앞질렀다. 그 
결과 미국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4개국 중 최하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그만큼 미중간의 격차도 줄 것
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 혹은 위치권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심성(centrality) 지표

를 살펴보자.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된 관계의 숫자를 가
능한 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힘이다(김상배 2011, 5-40). 기술적으로 노드가 맺은 링크의 
총수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표본B에서 표본A보다 전체 링크의 수가 증가하지만, 중국(24), 한국(21.5), 
일본(17.5), 미국(14) 순으로 더 높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양 표본에서 연결중심성의 집중도

(centralization)가 27.4퍼센트에서 30.7퍼센트로 증가했는데, 이는 표본B에서 네트워크 내 중심성의 편
중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중심성 지표인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노드 간 관계의 강도와 거리를 고려한다. 
연결중심성이 노드 간 관계의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대조된다. 링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노드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와 행
위자 간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깝게 함으로써 발휘되는 중심성이다. 기술적으로 근접중심성은 노드 간 경
로의 거리(path distance)로써 측정하는 법과, 일정한 수의 단계를 거쳤을 때 얼마나 많은 행위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달률(reachability)을 이용하는 법이 있다. 이 중 경로거리로 측정한 근접중심성

은 두 표본에서 중국이 가장 짧고 일본이 가장 길었다. 하지만 도달률로 본 근접중심성은 4개국 간에 별다

른 차이가 없었다. 두 단계를 거쳤을 때 표본A에서 미국 71퍼센트, 중국 73퍼센트, 한국 60퍼센트, 일본 
54퍼센트로 편차가 비교적 큰 도달률을 보였는데, 표본B에서는 모두 94-96퍼센트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한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된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사이에 놓
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될 행위자들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매개중심성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한 표본B에서 미국의 매개중심성은 89.7에서 72.7로 더 크
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98.1에서 94.3으로 줄었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일본의 매개중심

성은 80.7에서 20.6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42.9에서 46.5로 4개국 중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매개 권력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시아 FTA 네트워크 안에 별도로 식별 가능한 하위구조(substructure)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서로 다른 FTA 네트워크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려 할 때 몇 가지 구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8, 
[표 2]는 하위집단법(clique)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위구조의 구성국을 식별했다. 미국

과 중국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았다. 미국의 네트워크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남태평양 국가를 
포함했다. 중국의 네트워크는 일부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구성원으로 했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

르는 두 표본 모두에서 양국의 네트워크에 속했다. 이는 현 상태에서도 한국은 미국 FTA네트워크와 중국 
FTA네트워크를 매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본B에서는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FTA 네트워크 간의 매개자로 새롭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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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하위구조 
표 본 미국 네트워크 공동 구성원 중국 네트워크 

A 

AUS CAN FSM MEX 

MSI PLW 

KOR SGP BGD CHL IND IDN KHM LAO 

LKA MYR MYS NPL NZL PAK 

PER PHL THA VNM 

B 

CAN FSM MEX MSI 

PER PLW 

AUS BRN CHL IDN KOR

LKA MYS NZL PAK PHL 

SGP THA VNM 

BGD KAZ KGZ KHM IND JPN 

LAO MYR NPL RUS TJK UZB 

 
이와 같이,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네트

워크를 향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구도를 띠었다. 네트워크 중심성의 모든 지표에서 중국의 권력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상대적 입지는 축소되었다. 특히 매
개중심성의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네트워크 밀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독립적인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미중 네트워크 사이에서 매개

자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IV. 한국의 아시아 FTA 전략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아시아의 자유무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WTO라는 글로벌 다자협정 이외에 지역적인 수준에서 다자적인 틀이 결여된 상태에서 
양자 FTA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왔다. 나아가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점차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
는 양대 네트워크 간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주의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양
극화는 한국에게 장차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존의 양자주의를 다자화 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거버넌스 차원에서 FTA 만
능론과 망국론을 동시에 극복하고 수출경제의 이득이 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분배적인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양자주의의 다자화 전략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하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률을 발판으로 기존 미국 주도의 아시아 정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의 
분포 상태는 2010년 구글(Google) 사태, 대만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방미,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다방면에

서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을 목도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중 간 능력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 패
권국인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의 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
다(김양규·Stephen Ranger 2011). 

그런데, 이러한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미
국과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복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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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들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다. 전통적으로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으나 200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최대의 시장으로 등장했

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은 11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감소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반감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1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급증

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에게 중국

의 무게감은 한층 커진다. 
따라서 만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 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무역정치에서도 FTA 네트워크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

로 양극화되고, 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은 양자택일이라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외교적 진퇴양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이 논문은 양자 FTA의 다자화를 주문한다. 
여기서 논점은 아시아 지역주의 대 글로벌 다자주의라기보다는 아시아 안에서 양자주의 대 다자주

의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FTA나 지역협정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그것이 WTO 체제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에 관심을 둔다. 반면 후자는 양자 혹은 복수국간 FTA 협정에 
기반한 무역레짐과 단일한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 거버넌스 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에 주목한다. 

흔히 양자적인 무역레짐의 장점으로 동류국가 간에 맞춤형 자유화가 가능하고, 협상의 신축성과 유
연성이 높고, 지정학적인 관계와 전략적인 동맹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림 4]와 같이, 양자 
FTA의 수가 늘수록 배제에 따른 특혜적 이득은 줄고, 대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거래 및 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비용과 이득이 교차하는 단계, 즉 소위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나타

날 경우에는 양자주의보다는 다자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이롭다(Bhagwati 1995; Bhagwati 2008; Bald-
win 2006, 1451-1518). 더구나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틈에 정치·경제적으로 끼어 있는 한국에게

는 불리한 점이 더 많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양자주의는 강대국에게 더 유용한 수단이었다. 양자주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시장 그 자체가 하나의 배타적 재화

(excludable good)가 될 수 있고 협상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강대국은 경제동맹으로부터 약소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러한 위협이 다른 협정들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위협

은 신뢰할 만한 위협이 된다. 강대국은 또한 각 약소국들에게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차별

적인 협상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소국은 이러한 양자 제도에서 별다른 이점을 찾기 어렵다 
(Weber 1992, 633-680). 
 
[그림 4]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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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나치 독일은 20세기 초에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양자주의 구성 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

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1934년 샤흐트(Hjalmar Schacht)가 고안한 나치 정부의 신계획으로 양자주의 무
역 및 결제 시스템이었다. 독일의 대외무역관계의 핵심은 독일이 다른 무역 대상국들과 호혜적인

(reciprocal)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 협상에 따라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고, 그 양과 가격은 
얼마인지 결정되었다. 종종 독일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출보다 수입을 늘리곤 했다. 그렇지만 독일은 가
격이 과다 책정된 독일 상품에 대한 구매를 요구하거나 대 독일 재투자 요구로써 결제를 대신했다. 독일

의 양자주의는 전형적으로 중유럽과 동유럽, 발칸지역 및 남미의 약소국들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본적으

로 차별적인 속성을 띠었다(Powers and Goertz 2006; Hearden 2006, 67-78). 
 

[표 3] 아시아의 주요 FTA 모델(APEC 2008) 
조항 미국 일본 중국 

원산지 복잡함; 상품별 복잡함; 상품별 및 국가별 
현지 부가가치; 일부 
상품별(중-칠레 FTA) 

상품 포괄적; 민감한 농산물 제외 중대한 예외; 특히 농업 매우 선택적; 여러 가지 
예외 

서비스 모든 종류의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모든 종류의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된 범위 

발효 즉시; 10 년까지 단계적; 상품별; 10 년 이상 신축적; 모호함 

투자 
있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불허 

있음;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불허 

‘‘협력’’  

지적재산권 있음; WTO 플러스  있음; WTO 부합성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 간의 균형 
언급 

노동기준 있음; 국제의무 부합성, 위반 시 
처벌 

기존 국내법상 보호조치의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시도 
금지만을 언급 

없음 

환경기준 있음 약함 없음  
경쟁정책 있음  있음 없음  
정부조달 있음  없음 없음  

분쟁해결 있음; 투자자-국가 소송제 포함 있음; 투자자-국가 소송제 포함 합의 당사자 

역량강화 없음 있음 있음 
WTO 준수 있음  ?  없음 

 
어떤 경우에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FTA 블록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다자협정의 참여국에서뿐 아니라 추구

하는 FTA의 내용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식 모델이 기
존 WTO협정에서 진일보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 중국의 FTA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자유화를 지향하

고 있다. 일본 모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모델 간의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 FTA의 확산은 상이한 네트워크 또는 블록 간의 대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아시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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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대체로 두 개의 허브 국가가 존재했다. 1990년대까지는 중국과 일본, 2000년대 후반에는 중국

과 미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내에 정치경제적 조정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양대 허브 시스템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시아는 지역 협력보다는 지역 분열 양상이 두드

러질 우려가 있다.  
이미 2차 대전 직전 무역관계가 블록화 되고 정치군사 관계가 진영화 되면서 전간기 유럽에서의 긴

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2차 대전 막바지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은 지역과 경제 블
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세계질서를 구상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다자주의를 채택했다. 정치

적 경쟁은 블록 간에 또 블록 내부에서 발생하고, 블록 간에 보호주의 장벽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인식했기 때문이다(Gordon 2003, 105-118). 미국 루스벨트(F.D. Roosevelt) 행정부는 전후 세계질서

가 지역에 의존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경제, 정치, 군사적 차이점이 점차 커져서 지역 및 블록 
간의 경제적, 군사적 대립이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따라서 될수록 많은 국가들이 참여

하는 다자 협정이 세계무역과 상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은 다자협정을 도출하

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외국과의 양자 협상이라는 전통적

인 전략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이고 비차별적인 원칙에 기초한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다 
(Hearden 2006, 67-78).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2010년대 미국 FTA 네트워크와 중국 FTA 네트워크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

는 아시아 무역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바로 양자 FTA 네트워크가 
양극화 내지 블록화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기존 양자 FTA의 다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일종의 양자

적 다자주의로서 기존의 양자 FTA를 다자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형
식상의 다자주의(de jure multilateralism)로서 여러 FTA를 새로운 단일 무역협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 FTA의 공통분모만을 추리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협정

은 양자협정의 공통점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Downs, Rocke and Barsoom 1996, 379-406), 새
로운 협정에 입각한 무역자유화는 후퇴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 가지의 단일 협정안이 제시

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은 아세안을 모태로 한중일을 엮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EAFTA), 일본은 EAFTA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더하는 동아시아포괄경제파트너십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를 각각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TPP를 발
판으로 아태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Region: FTAAP)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세안+3 국가들은 EAFTA와 CEPEA 중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방안을 함께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다른 다자화 경로로는 기존 FTA의 밀도와 유사성을 증가시켜 양자협정의 다자화를 꾀하는 사실

상의 다자주의(de facto multilateralism)가 있다. 여러 개의 FTA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내용이 유사하여 
마치 단일한 다자협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는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FTA 네트워크에 포섭되고, 이들의 FTA 간에 수렴이 촉진될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FTA에는 
정기적인 검토(review)와 개정(revis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FTA의 발
효 이후에도 규범적인 조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다자주의의 관건은 수렴의 지향점, 
즉 어느 FTA 모델을 표준으로 삼느냐다. 아시아 FTA 모델로는 미국식, 일본식, 그리고 중국식 모델 등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와 글로벌 다자 무역레짐의 유용성에 비춰 ‘WTO 플러스’(plus)
형 FTA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존의 WTO 무역협정에서 합의된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
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자협정은 다자협정보다 더 구속력이 강하고 강력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자협정은 사실상 양자협정의 하위협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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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의존도 

출처 : Principal Global Indicators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2011년의 

무역의존도, 즉 GDP 대비 무역액 비율은 96.9퍼센트로 과거 최고치인 2008년 92.1퍼센트보다 4.8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무역의존도는 2008년에 110.7퍼센트를 기록한 
후 2009년에는 98.8퍼센트로 잠시 떨어졌다가 2010년에는 105.2퍼센트, 2011년에 113.2퍼센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4]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수출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2007-2011년 5년 동안의 평균치

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40.34퍼센트로 세계 4위, 수출의존도는 42.51퍼센트로 세계 5위를 기
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두세 배를 넘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 경제

가 대외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과도한 대외의존도에 따른 국내 경제

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내수 산업을 활성화시켜 충격

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들이 경기하강 국면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보호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은 세계경

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글로벌 무역질서의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주요 선진 및 거대 경제가 보
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제적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재균형(growth-rebalancing)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의존도 완화, 내수 확대, 소비

자 복지 강조 등 소위 ‘은밀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가 고개를 들고 있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

이 더욱 커졌다. 
이 점에서 자유무역은 양자적, 지역적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독립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추구되기보

다는 상호보완적이면서 중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9 뿐만 아니라 WTO 도하개발라운드(Doha De-
velopment Agenda: DDA)가 단기간에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환경, 투자, 농산물 등 현존 
WTO 체제 틀 안에서 포괄되지 못한 통상이슈를 양자 및 지역 FTA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아시아 FTA의 21퍼센트는 매우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아예 제외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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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투자·경쟁정책·정부조달·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포르이슈’의 경우, 일본이 체결한 11개 FTA 
모두, 싱가포르의 20개 중 19개, 그리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FTA에서 적극적으

로 수용되고 있다.10 다만,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으로 상품·서비스 부문의 협정을 선호해왔지만, 인도-싱
가포르,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WTO 플러스 이슈가 도입되었다. 적어도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영역

에서는 이미 WTO 플러스 요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미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의 도입을 자제하

는 이른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은 경험

이 있다(G20 2008).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질량(mass) 외교보다는 지식 외교를 추구하기에 적합하다. 실
제로 2011년 11월 2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세계경제의 동조화 강화와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각 나라의 탄성치는 선진국이 0.99, 신흥국이 0.85로 조사됐다. 세계 경
제성장률이 1퍼센트 성장하거나 하락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은 각각 0.99퍼센트, 0.85퍼센트 성
장하거나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0.76으로 다른 아시아 신흥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 낮
았다. 중국은 0.5에 그쳤다. 선진국 가운데는 일본(1.32)과 독일(1.12), 영국(0.98), 유로존(0.96), 미국

(0.95) 차례였다 (<한겨레> 2011/11/23). 선진국들은 대외적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지만 세계경제의 흐름

에 대한 민감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적어도 일본과 미국을 엮어낼 근거로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다.   

요컨대, 양자적 다자주의 원칙 하에서 한국 정부는 쌍무적 무역자유화 수단인 FTA, 지역적 다자 틀
인 APEC, 그리고 글로벌 다자주의인 WTO 등 3차원 통상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이며 중층적으로 병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다자 레짐

을 지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양자 FTA에 WTO 플러스 요소를 도입하면서 동아시아(EAFTA, 
CEPEA)와 태평양(TPP)을 포괄하는 APEC을 중심으로 지역적 다자협정을 도출하고, 이를 WTO체제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외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국내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한국이 아시아 FTA 게임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FTA 만능론이나 FTA 망국론이 아닌 FTA 활
용론일 것이다. 우선 FTA 만능론은 개방경제의 효율성과 성장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분배와 양극화의 
측면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FTA의 허브가 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나, 시장 선점과 수출 증대 등 선행주자의 이점을 강조하는 주장도 FTA의 효과에 대한 과대

해석이다. FTA는 군사동맹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전략적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만능론

은 또한 한국이 과거 독일이나 지금의 미국처럼 막강한 시장력을 바탕으로 양자 FTA와 다자협정을 임의

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눈감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사는 양자주의 하에서 
FTA는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보다는 강대국에게 이로운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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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우선 국정 아젠다 선호도 
 
 
 
 
 
 
 
 
 
 
 

 

출처 : <EAI 여론 브리핑> 101호 

 
한편, FTA 망국론은 한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주변부가 아닌 반주변부에 속해 있다는 점을 

외면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피해자(약자)이지만 후진국에 대해서

는 자유무역의 수혜자(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FTA나 양자투자협정(BIT)의 투자자-국가 분
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ISD) 조항은 한국에게 독소조항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SD 규정은 한-미 관계처럼 자본주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독이 될지 모르지만 한-아세안 
관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는 약이 될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국내 정치과정에서 당파적인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기제로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은 2012년 4월 현재 8개의 FTA를 발효했고, 8개 FTA가 협상 중에 있으며, 11개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

구 단계에 있다(외교통상부 2012). 그런데 이중에서 국내정치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문제를 삼
는 것은 한-미 FTA뿐이다. 이는 FTA 논의가 통상외교 전반에 대한 숙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즉 친미 대 반미 구도의 일부분으로 변질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FTA와 자유무역의 유용성 여부는 양면게임(two-level game) 중에서 다른 국가와 협상 과정

에서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

를 확보하느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FTA의 궁극적인 효용성은 GDP,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같은 국
민경제의 종합지표 이외에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다. 자유무역은 성장

과 분배 간의 조화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FTA는 국내 경제정책의 연장선에 다름 아
니다. 기존의 맹목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수출주도형이 아니라 수출의 분배적 측면을 감안하는 전략이 요
구된다. [그림 5]는 한국 국민들의 과반수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출 증가에 의한 성장의 과실이 무역자유화의 승자는 물론 패자와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도록 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이나 수입 업체 등 일부 국내집단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

록 유통구조, 조세제도, 복지제도 등이 개편되어야 한다.  
OECD에 따르면(OECD 2011), 지구화(globalization)가 반드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

다. 무역 개방성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개방성이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높이

기는 했지만 소득증가의 기회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불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
가마다 상이한 규제나 제도 등이었다. 세금과 재정을 통한 소득이전, 시장의 경쟁 촉진, 임금결정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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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한국은 재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이전의 규모가 매우 낮다. 정부가 
세금과 재정을 통해 기존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준은 7퍼센트에 불과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았

으며, OECD 평균인 25퍼센트에 턱없이 미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FTA 대책은 시장의 경쟁성 강화 방안 및 재분배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동반되

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 하지

만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V. 결론 
 
2010년대 아시아의 무역 거버넌스는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외적으로는 양자 FTA를 다자주의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양자적 다자주의 접근법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국내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1990년대 경제적 기적과 좌절을 한꺼번에 맛보았다. 그런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

로 또 다시 아시아의 세기가 열리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대두했다. 국제정치에서 아시아의 복귀는 중
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능력의 재편과 양자관계는 
향후 아시아 무역질서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다자주의 무역질서 하에서 글로벌 공장으로 발돋움했지만, 유럽이나 북미와

는 달리 역내 다자 무역협정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신 중첩적인 양자 FTA가 아시아 무역질서와 각국의 
통상 정책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전이 가능성이 대두되

면서 아시아 무역정치에도 미중관계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 FTA 정치에

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 TPP를 매개로 적극적인 대 아시아 재개입 정책으로 
선회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FTA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에 필요한 FTA 정책은 국내적으로 기존의 성장 일변도의 거버넌스의 개편이 전제된 양자적 다자주의라

고 본다. 아시아 FTA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네트워크를 
향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진입해오는 구도를 띠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성의 모든 지표에서 중국의 권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 밀도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상대적 입지는 축소되었다. 특히 매개중

심성의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네트워크 밀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은 독립적인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미중 네트워크 사이에서 매개자 위
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양자주의에 기반한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양극화는 한국에게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존의 양자주의를 다자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다. 아시아 FTA 네트워크 내에서 매개권력을 활용하여 양자 FTA를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다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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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하는 것이다. 쌍무적 무역자유화 수단인 FTA, 지역적 다자 틀인 APEC, 그리고 
글로벌 다자주의인 WTO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3차원 통상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자주의

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가 대체재보다는 보완재로서 중층적으로 병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궁극적으

로 다자 레짐을 지향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자 FTA에 WTO 플러스 요소를 도입하면

서 동아시아(EAFTA, CEPEA)와 태평양(TPP)을 포괄하는 APEC을 중심으로 지역적 다자협정을 도출

하고, 이를 WTO체제에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 FTA에 대한 만능론이나 망국론을 지양하고 FTA 활용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수단에 의지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느냐, 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자
유무역이냐다. 무엇보다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

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단기적으

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
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0년대 아시아 FTA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외적으로 양자적 다자주의, 대내

적으로 분배 친화적인 경제 거버넌스를 두 수레바퀴로 삼아 구사되는 게 바람직하다.■ 

 

 

 

 

 

 주 (註)  
 

1 외교통상부는 2012년 2월8일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지문을 9일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의 관보게재 요청은 FTA 추진 과정의 첫 번째 절
차다. 

 
2 그러나 태국은 한국이 쌀 시장의 개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3 미국은 이미 1998년 호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FTA 협상을 제안했다. 그 목적은 APEC 내에

서 무역자유화의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

하는데 성공했다(McKinnon 2008). 
 
4 기술적으로 이미 체결된 FTA, 협상·연구 중인 FTA, 그리고 논의조차 없는 FTA는 각각 1, 0.5, 0으로 

코딩되었다. 한편,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등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은 하나의 FTA가 아니

라 모든 체약국이 서로 별개의 양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3개국을 체약국으로 하
는 FTA는 모두 3개의 양자 FTA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다. 여러 네트워크 지표에 관한 통계 수치는 사회

연결망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사용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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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밀도는 연결 가능한 전체 링크 중에서 실제로 연결된 링크의 비율이다. 
 
6 클러스터계수는 특정 노드(node)가 인접하고 있는 이웃 노드들 간의 밀도를 말한다. 이 계수 값이 클수

록 인접노드와의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7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서 중복(redundancy) 링크를 뺀 값이다(Burt 1992). 
 
8 네트워크의 하위구조를 식별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Clique, Cutpoint, Faction 등의 기법이 있다. 
 
9 다양한 국제 제도와 협정 간 중첩성(nestedness)에 대한 개념은 Aggarwal(1998) 참고. 
 
10 싱가포르 이슈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한 ① 무역과 해외투자, 

② 무역과 경쟁정책, ③ 정부조달 투명성, ④ 무역원활화 등을 말한다(Searigh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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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김치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

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

하였다. 연구 분야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세계정치, 중견국가론이며, 최근의 주요 논저

로는 “케인스주의의 부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엘리트의 경제담론 분석,”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미-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거버넌스 변화,” “Toward a 
Multistakeholder Model of Foreign Policy Making in Korea? Big Business and Korea-US Relation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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